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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Large-scale offshore wind power is emerging as a viable solution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and solve climate change. As power generation complexes require ample space for construction, they create conflicts with residents near the construction site. To resolve the issue with residents, Korea, along with other countries, has developed policies that focus on influencing public perception. However, as the contents of such policies changed several times in a short period in Korea, they were differently applied depending on the timing of the project.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n offshore wind power site development policies, particularly the ones focusing on swaying public perception, were applied differently by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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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기후변화가 심화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탄소중립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주요 국가 정부들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설계하고 있으며,[1]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이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해상풍력 시장 육성을 위하여 관련 제도 및 법률 개편도 이루어지고 있다.[2]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는 해상풍력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3] 한국에서도 REC 가중치를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해상풍력에 더 높게 책정하면서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4]

      육지에 비해 바다는 바람이 빠르고 균질하게 불어 해상풍력 효율이 높고1) 인근 거주 주민이 없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큰 요인인 지역 주민들의 기피 현상(NIMBY)[5]이 적어 주민수용성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해상에서는 육상에서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여 전력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각국 정부가 해상풍력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단지는 단순히 에너지만 생산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는 시설이다. 발전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환경을 파괴하는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7] 이러한 이유로 최근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둘러싼 입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8~10] 발전단지 입지 갈등 심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둘러싼 갈등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11~13] 일반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대중 선호도가 높은 에너지원이지만 발전단지 설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곤 한다.[8~10,14~16] 해상풍력발전단지 또한 인근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지만,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삼는 해안 주민들이 존재하고 우리나라 공유수면 관할권이 지리적 위치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리되어있어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17]

      해상풍력 수용성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 정부들은 설치허용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와 환경보호 문제를 절충하고 있다.[18] 일반적으로 해상풍력 개발과 관련된 핵심 개발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공간개발정책(Site Development Policy), 송전개발정책(Grid Development Policy), 보조금지원정책(Subsidy mechanism)이다.[19] 그중에서 해상풍력이 들어설 공간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정책은 주민수용성과 연관되어 있다. 주민들이 사는 물리적 공간과 경제 상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나 공간개발정책은 입지 선정부터 사업허가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19]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여러 국가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입지 제도로서 계획입지제도 또는 집적화단지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2008년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을 개발할 수 있는 6개 지구를 선정하고 대규모 단지를 만들고 있다. 일본 또한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에 나서고 있다.[20]

      우리나라에서도 해상풍력발전을 둘러싼 입지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지를 추천받고 주민수용성을 확대하는 계획입지제도 또는 집적화단지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지 제도는 완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시작 시기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 연구는 이러한 차이에 주목한다. 현재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3개 지역(제주, 부안, 울산)을 대상으로 해상풍력단지 입지 절차를 분석하고 제도적 차이를 비교한다. 부안은 중앙정부에서 부지를 지정하여 개발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적용되었으나 후에 집적화단지제도가 도입되었고,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에너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울산은 지방정권이 선거공약으로 임의 지정하여 중앙정부 지원금과 민간사업자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 해상풍력사업 사례를 통해 현재 해상풍력에 적용된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업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된 입지 제도’와 ‘주민수용성 상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해상풍력을 둘러싼 국내외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연구 대상 지역(제주, 부안, 울산)의 제도 분석, 각 지역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다르게 적용된 제도가 각 발전단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고, 지역별 제도 비교를 통하여 성공적인 해상풍력 입지 제도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문헌분석
      
        2.1 신재생에너지와 주민수용성
        신재생에너지 입지 구체화 단계에는 입지 선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입지 인근 주민과 마찰이 발생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은 발전단지 건설과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21~26] 세계적으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 방법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의견 수렴과정을 입지 결정과정에 제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27,28] 결국 입지 조건 결정 과정을 정의하는 정책이 주민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19]

        주민수용성은 사회적 수용성의 일부로 표현된다.[24] 사회적 수용성은 세가지로 나뉘는데 ‘사회-정치적 수용성(Socio-political acceptance)’, ‘주민수용성(Community acceptance or Public acceptance)’, ‘시장 수용성(Market acceptance)’이다. 시장 수용성을 제외한 두 요소는 정책이나 사회문제 단계에서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문제를 수용하는지를 정의한다. 여기서 주민 수용성은 사회-정치적 수용성과 달리 입지 선정단계의 주민 인식과 관련된 특수한 수용성이다. 주민수용성은 지역과 연계되어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 그리고 ‘신뢰(Trust)’를 기반으로 결정된다.[23]

        주민 수용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 절차적 정의와 신뢰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이익공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배적 정의에 비해 참여적인 성격이 강하다. 절차적 정의는 입지 선정이나 환경정책 결정 시에 참여자가 동등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29] 동등한 의사결정이 강조되는 이유는 사안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여론이 결과의 공정성, 결과 선호도, 과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30] 신뢰는 행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에서는 사업자 또는 지방정부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과 소통을 진행하면 지역 주민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31] 상호 간 신뢰로 이어진다. 신뢰는 행위자 자체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지역주민이 민간기업보다 공기업 또는 지방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이 일례이다.[32]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과 투자 및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18,25,26,31,33~38] 선행연구에서 언급하는 제도적인 주민수용성 형성 방향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1)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2) 지역이 주도할 것, 그리고 (3) 계획단계에서 지역과 협력할 것이다.[39,40] 결과적으로 해상풍력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은 기술뿐만 아니라 주민동의 과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제도적 수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25,26,31]

        계획단계에서 지역 주도 및 협력은 선행연구가 공통으로 중요하게 언급하는 지점이다. 풍력발전단지와 같은 개발은 사회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필연적이다.[25] 따라서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지지와 참여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중요하다. 염미경은 제주 월정리 마을을 전수조사하여 마을 여건에 대한 인식, 장래 비전,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한 지지도, 주민 욕구 및 참여 의지 등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주민수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상호 간 연결된 환경, 경제, 그리고 사회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주민수용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절차적 참여 보장, 이익 공유 등으로 실현되며 주민 협치를 끌어내고 있다.[26]

        제도가 온전히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제도가 가지는 흐름이 현실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보 인지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가 대표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해당사자 간 정보를 접하는 격차가 발생하면서 정보에 대한 편견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보채널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여지를 축소해야 한다. 김형성과 황성원은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정보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보채널 일원화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4]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정보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41,42]

        투자 및 보상은 대표적인 주민수용성 마련 제도이다.[43] 우리나라는 보상제도 개선이 아닌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에서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모델 개발은 큰 관심사이다. 이상훈과 윤성권은 더 나아가 발전설비 입지라는 구체적 단계에서 이익공유를 통한 주민수용성 개선사례를 분석하였다.[31] 이들은 ‘공공주민참여 투자’, ‘지역조합 주도’, ‘민간발전사업 주민 지분출자’의 형태를 모델로서 제안한다. 유럽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 방식으로 이익공유체계를 다양하게 발전시키려는 것을 참고한 것이다. 하지만 보상제도 개선 없이 이익공유만으로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려 하면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공유를 요구받게 된다고 주장도 있다.[38]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비가 증가하고 보급 속도가 느려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국에서 분석된 주민 수용성은 Wolsink가 주장한 주민 수용성의 요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연구들은 주로 재생에너지 입지 제도에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변화나 이익공유 개선을 주장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은 드물며 입지 조건 단계를 세분화하여 추적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해상풍력제도와 주민수용성에 대해서도 여러 국내 선행연구가 존재한다.[19,25,26,38,44] 그러나 이 역시 지역별 제도 비교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파악한 연구는 부족하다. 제도가 가진 보상금 정책의 한계로 인한 주민수용성을 연구한 사례가 있지만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 비교하지 않았고 보상금 체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해상풍력사업 사례를 통해 현재 해상풍력에 적용된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업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된 입지 제도 그리고 주민수용성 상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르게 적용된 제도가 각 발전단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2.2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입지제도
        
          2.2.1 영국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제정하여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였다. 기후변화법은 1990년 CO2 배출량 대비 8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100% 감축(탄소 중립) 목표를 세웠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영국 해상 풍력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3월 기준 10.3 GW의 해상 풍력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해상 풍력 설비 목표를 국가 전력 수요의 33%에 해당하는 40 GW로 설정하였다.[45]

          영국의 해상풍력 제도의 특징은 영국 해역이 명목상 왕실의 소유로 되어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국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 개발 및 임대 사업은 왕실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인 The Crown Estate사 주관 아래 개발 및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46] 입찰이 이루어진 임대권은 개발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임대 이후 정부로부터 계획 승인을 얻어야 한다.[47]

          해상풍력발전 계획 승인 주체 및 근거 법령은 지역(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2008년에 제정된 ｢계획법(Planning Act 2008)｣에 근거하고 있으며 100 MW 이상의 발전사업에 대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인프라계획위원회에서 계획 승인을 담당하고 있다.[48] 인프라계획위원회는 계획 승인 단계에서 어류 및 조류에 대한 영향, 전파 방해 영향, 항공 및 해상 운송에 미치는 영향, 경관에 대한 영향 등을 심사한다.[46,49]

          영국도 해상풍력발전 사업 중에 발생하는 입지 갈등이 존재하지만, 협의체 구성이나 이익 공유 모델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50] 다만 ｢마을 및 국가 계획법 1990(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106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 지원을 명시한 ‘개발 의무’ 협정을 지역사회와 맺을 수 있다. 이 조항을 통해 2010년부터 많은 사업자가 지역주민과 이익 공유를 자발적으로 시행하였다.[50,51]

          또한 영국 정부는 사회적 수용성 개선을 위해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재정을 지원했다. 정부는 2012년 4월부터 연안 풍력발전단지 사용료를 포함하여 해양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자금을 해안 공동체 기금에 기부했다. 하지만 공동체 혜택 제공이 풍력발전의 사회적 수용을 개선했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46,50]

        

        
          2.2.2 일본
          일본은 2050년까지 누적도입 약 75 GW의 풍력발전 설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7 GW(착상식, 부유식 포함)는 해상풍력발전으로 구성할 계획이다.[52] 일본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양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정비에 관한 해역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신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53]

          특히 2018년 12월 통과되고 2019년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은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체계 확립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근거가 되었다. ｢신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에 따라 경제산업성 대신 또는 국토교통성 대신은 ‘해양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 정비 촉진 구역(이하 촉진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촉진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자는 최장 30년간 해역 점용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54~56]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촉진 구역을 선정하고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경제산업성 대신, 국토교통성 대신, 도도부현 지사, 농림수산 대신 및 관계 시정 촌장, 어업인 단체, 그 외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한다.[54] 현재 11개의 지역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6개의 촉진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협의회는 의무화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55]

        

        
          2.2.3 네덜란드
          2015년 중반 네덜란드 인프라환경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는 ｢해상풍력법(Wet windenergie op zee)｣을 제정한다.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부지 선정을 위한 방법을 담고 있다. 해상풍력법은 국가물계획(National water plan)에 따라서 풍력발전 구역이 확정되고 구역 내 각 해상풍력발전 부지는 입찰 형식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하였다. 해상풍력발전부지 결정 및 해당 부지 내 해상풍력발전 개발 허가는 경제부처와 인프라환경부가 담당한다. 이처럼 네덜란드는 해상풍력발전 에너지 시장에 대한 폭넓은 정책적 지지가 존재한다.[57]

          네덜란드는 ｢국가물법(National Water Act)｣에 의해 해상공간 계획인 ‘국가물계획(National water plan)’을 6년 주기로 수립한다. 국가물계획 수립은 인프라환경부가 주관하여 부처 간 조정을 하고 민간 그룹과 협의한다. 가장 최근 계획은 2021년 수립되어 2027년까지 이행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해상풍력을 포함한 해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규제한다. 해상공간계획을 통해 지정되는 해상풍력발전 입지 기준은 기본원칙과 배제원칙이다. 기본원칙은 (1) 최소 700 MW 이상 용량으로 개발될 수 있게 구역 설정, (2) 안전한 선박 이동을 위해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선박 운행 경로 사이 일정 간격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정, (3) 공간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비용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이다. 배제원칙은 (1) 화석연료 추출 후보지 및 CO2 저장소 후보지를 배제하여 지정, (2) 이미 존재하는 석유, 천연가스 추출 지점에서부터 반경 5해리 이상을 이격하여 지정, (3) 국방 훈련 해역 배제, (4) 모래를 채취하는 지역은 배제한다.[28,58]

          이렇게 입지가 지정된 이후 ‘경제부’가 주관하여 풍력 자원 평가, 지질 및 지형학 조사, 해양환경 조사 등 해상풍력 단지 설치에 필요한 입지 조사가 진행된다. 입지가 결정되면 네덜란드 경제기업청(RVO)는 공고를 내 입찰 경쟁을 진행한다.

        

        
          2.2.4 독일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 주(State)의 권한이 강하다. 따라서 연방 차원에서 입지를 지정하기보다 주 단위에서 입지 선정을 진행한다. 재생에너지의 주된 내용을 다루는 ｢재생에너지법(EEG)｣은 에너지별로 입찰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조건에 입지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서술되어있다.[59]

          독일은 다른 에너지와 달리 해상풍력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같은 법은 연방해양수자원관리청(The Federal Maritime and Hydrographic Agency)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 법은 부지개발계획, 현장예비조사, 입찰경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모두 사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열도록 강제하고 있다.[60] 공청회 이외에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은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풍력(Community wind)이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연성차관(Soft loan)이나 펀드를 만들어 풍력에 투자를 진행하는 정책이다.

        

        
          2.2.5 소결 : 해외제도의 시사점
          독일, 일본, 영국, 네덜란드의 경우 세부적인 절차나 권한을 가진 주체의 차이는 있지만 먼저 공공분야(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에서 입지를 발굴하고 지구 지정하고 지정된 지구를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원하는 민간 업체에 입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Table 1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독일의 연방해양수자원관리청, 영국의 The Crown Estate 등은 지구 개발 및 민간 입찰에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19] 각국은 이러한 시스템 아래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 민간 업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민관협의회 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Table 1. 
				
            

            
              Site selection procedure
              (Source: modified from[19])

            
            

          

          
            
              
                	Country
                	Germany
                	UK
                	Japan
                	Netherland
              

            
            
              	District identification
              	BSH2)
              	Crown Estate
              	METI3) or MLIT4)
              	RVO5)
            

            
              	Site selection
              	BSH
              	Developer
              	Developer
              	RVO
            

            
              	Site Investigation
              	BSH
              	Developer
              	Developer
              	RVO
            

            
              	Permitting
              	Devloper via BSH
              	Developer via PINS6)
              	Developer via MLIT
              	RVO
            

            
              	Construction
              	Developer
              	Developer
              	Developer
              	Developer
            

          

          

        

      

      
        2.3 국내 재생에너지 입지제도
        
          2.3.1 계획입지제도
          2017년 산업부가 내놓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치뿐만 아니라 주민수용성 관점도 고려하였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 처음 등장한 ‘계획입지제도’는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43] 당초 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을 2018년에 개정하여 곧바로 당해부터 입지 후보지를 발굴하는 것이었다.

          계획입지제도(Fig. 1 참조)는 그간 중앙정부가 지역에 지정하던 입지 절차를 지방정부에서 추천하는 형식으로 바꾸고 주민수용성을 제고한 절차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전 관행과 달리 사업자 공모를 하기 전 단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 개별 협의를 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장에서는 개발계획이 사업 마무리 단계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공개되면서 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빚곤 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61]

          
            
            

            Fig. 1. 
				
            

            
              Planned location system[61]
            
            

            

          

          그러나 계획입지제도는 우선 적용할 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 지구를 지정할 권한을 가질 부처가 합의되지 않아 법률로 제정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계류된다.[62] 결국 계획입지제도는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

        

        
          2.3.2 집적화단지제도
          21대 국회에 들어 정부는 임기 만료 폐기된 계획입지제도를 재추진한다. 이번에는 주민수용성에 대한 고려보다 발전지구 구획과 인허가 간소화를 강조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제정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REC 가중치를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집적화단지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지방정부가 발전사업에 참여하면 사업자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형태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할 경우 지방정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변화된 것이다.[63] 집적화단지제도는 지방정부가 입지를 제공하는 등 단순히 참여하는 형태에서 주도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였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로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단지 도입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2.3.3 소결 : 한국의 시사점
          한국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 제도는 해외의 ‘공공 영역의 지구 지정 →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입찰’ 모델과 달리 국가적 정책 방향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 반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실증단지 개발,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개발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모델, 집적화단지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함께 공존하고 있다. 한국은 각 사업별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가 조금씩 다르며 지역별 특징을 보인다.

          다만, 앞서 언급된 제도는 서로 다른지만 모두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옮기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동일하다. 계획입지제도는 입지 절차를 지방정부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고 집적화단지제도는 지방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하면 지방정부에게 REC 가중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후 분석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당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 해상풍력발전 사례들을 살펴보고 각 사례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입장,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 대상 사례는 국가적 실증단지 확보 계획으로 시작한 부안 서남권 해상풍력발전,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상풍력을 도입한 제주 해상풍력발전,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18년 지방선거 공약에서 출발하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울산 해상풍력발전이다.

      분석에 사용되는 각 지역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통해 수집, 정리하였다. 그리고 분석 대상 3개 지역(제주, 부안, 울산)에서 총 18명의 이해당사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Table 2와 같다. 주요 이해관계자는 정치인, 사업자, NGO(환경단체 및 독립언론), 어민으로 구성되었다. 심층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활용하여 인터뷰 대상당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로 수행되었고, 이를 녹취하여 녹취록으로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제도 조사로 수집된 자료와 교차검증을 하는 데 활용되었다.

      
        Table 2. 
				
        

        
          Interviewee list
        
        

      

      
        
          
            	
            	Jeju
            	Buan
            	Ulsan
          

        
        
          	Politician
          	1
          	1
          	2
        

        
          	Business
          	1
          	2
          	1
        

        
          	NGO
          	-
          	3
          	1
        

        
          	Fisher
          	1
          	2
          	2
        

        
          	Public service
          	-
          	1
          	-
        

        
          	Total
          	3
          	9
          	6
        

      

      

      심층 인터뷰를 활용한 질적 연구는, 통계적 대표성을 가진 연구 대상의 선정에 주목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을 찾고자 하는 실증주의적 정량 연구와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갖는다.[64,65]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은 구조화된 문항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선택하게 하고 자기 보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요한 이해관계자가 논란이 되는 기술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왜 형성하게 되는지를 이해하기에 부적합하다. 따라서 심층 인터뷰가 활용되는데 이때 데이터의 가치는 일반화 가능성(generalizability)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행연구가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던 현상을 새로운 연구 주제로 삼아 기존의 이론을 더욱 정교화하고 새로운 문제 영역을 생성해낼 수 있는 확장 가능성(applicability)으로부터 비롯된다.[66,67]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평균적’이거나 ‘대표적’인 인식이 있는 이해당사자를 찾기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인 혹은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수용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지 않으며, 연구자들은 통계적 예측이 아닌, 해석을 목적으로 하여 심층 인터뷰 대상자들이 지역적 맥락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별 해상풍력과 관련된 입지 제도 과정을 비교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과 관련된 평가 또는 거버넌스가 어떤 과정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것이다. 제도 분석을 위해 사업 추진 주요 절차를 단계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사업추진 주요 절차를 ‘사업준비, 지구지정, 법인설립, 인허가, 시행’으로 나누고 있고[68] 일본과 네덜란드 등 다른 국가 또한 ‘정책 설계, 입지 선정, 단지 설계, 건설’의 흐름을 띄고 있다.[28] 따라서 비교분석의 틀을 Table 3과 같이 정책설계(Policy setting), 지구지정(Zoning), 입지설계(Site design), 심사 및 건설(Consenting, permitting, and Construction)로 나누어 진행한다.

      
        Table 3. 
				
        

        
          Analytic framework
        
        

      

      
        
          
            	
            	Contents
            	Public perception /
 Environmentality
          

        
        
          	Policy design
          	∙ Policy design steps
∙ Basic agenda
          	∙ Public perception governance
∙ EIA
        

        
          	District
designation
          	∙ District designation step
∙ Coordination of site sel-ection
        

        
          	Site design
          	∙ Specific location and design of the complex 
∙ Selection of entrepreneur
        

        
          	Examination and construction
          	∙ Construction step
        

      

      

      정책설계 단계는 본격적인 입지선정 단계에 들어서기 전 해상풍력사업의 정책 또는 아젠다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지구지정 단계는 설정된 정책 아젠다를 기반으로 풍력발전소가 들어가기에 적합한 지구선정을 진행하여 발전단지 구획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입지 설계 단계는 구획이 결정된 이후 구획 내에서 어떤 사업자가 어떤 계획으로 발전단지를 설계할지 결정하는 단계이다. 구체적인 단지의 입지와 배치, 계통설계 및 설비용량 등의 실질적인 계획을 세운다. 심사 및 건설 단계는 앞서 결정된 계획 실행을 위한 심사 그리고 건설하는 단계이다.

    

    

  
    
      4. 결 과
      
        4.1 정책 설계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일찍 탄소 감축 정책을 진행하였다. 1970년대부터 제주도는 이미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었으며 2008년에는 “202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20%를 풍력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제주도는 클린에너토피아, Clean Energy City 등의 표현으로 에너지 구조변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69] 2012년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 2030(Carbon Free Island 2030, CFI 2030)’을 선언하면서 풍력을 핵심 전력공급 수단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제주도가 CFI라는 목표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의 영향이 크다. 이 법은 ｢전기사업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의 풍력발전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어 풍력발전 지구 지정, 사업 허가와 취소가 지방정부 단위에서 가능하게 만들었다.[70]

        부안의 경우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2010년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중 ‘수출 산업화 촉진’의 일환으로 부안-영광(서남권) 지역에 100 MW의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짓고 2019년까지 2.5GW 규모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71,72] 발전전략에서 드러나듯 부안 해상풍력 사업은 탄소 배출 감축보다 새로운 수출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제 산업과 관련 기술을 시험해 보는 테스트베드 구축이 목적이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기구인 해상풍력추진협의회 또는 실무기구인 해상풍력추진단이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사, 지방자치단체장, 풍력발전 업체, 건설사 대표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발전전략의 방향성이 드러난다.[73]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심각해지고 온실 가스 감축이 전세계적으로 중요해지면서 부안 해상풍력발전 사업 역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전환 계획에 포함된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36,43] 이때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계획되었고 이미 추진되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인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계획에 포함된다.[74]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 역시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2018년 송철호 시장의 지역 성장 공약으로 처음 제시되었다. 송철호 시장의 지역 성장 공약들은 당선 이후 9-Bridge 프로젝트로 정리되어 추진되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지역 성장을 목표로 한 지방정부의 산업 전략이라는 측면과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정부의 사업이라는 측면 모두 가지고 있다.

      

      
        4.2 지구 지정
        제주도는 사업공고가 올라오면 후보지 공모를 받아 지역을 결정한다. 이때 후보지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마을회 단위에서 주민찬성이 과반을 넘어야 한다. 여기서 마을회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역 기반 의사결정집단이다. 행정구역 ‘리’를 단위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안에 인접한 어촌과 내륙의 농민들이 섞여 있는 집단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제주에너지공사는 마을회 단위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교류하여 찬성한 상태에서 후보지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수용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또한 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주도 이미지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준다고 제주에너지공사는 주장한다.

        부안은 정부가 2010년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기 이전에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단지 부지가 결정되었다. 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2년 동안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풍황, 수심, 계통연계 조건, 해안과의 이격거리, 발전소 이격거리, 확장성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해상풍력발전 최적지로 서남해안의 부안 지역이 선정되었고, 부안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로드맵이 수립되었다.[70]

        울산은 구체적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민간투자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관심이 있는 민간사업자들을 먼저 모집하였다. 울산광역시는 이후 만들어진 컨소시엄들과 해상풍력발전 투자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입지 선정은 울산 해안에서 60 km 이상 떨어진 먼바다에서 각 민간 업체들이 직접 입지 조사를 실시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지 입찰 방식이 아니라 민간 업체가 알아서 입지 조사를 실시한 후 자체적으로 선정한 입지를 바탕으로 사업 신청을 하는 방식은 많은 갈등을 초래했다. 특히 풍황계측을 위해 풍황계측기(라이다)를 설치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민들과의 충돌, 해군 작전 구역 및 울산 가스전 부지와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외 사업자들이 다수 포함된 민간 사업자들이 공유수면 점용 허가와 같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 및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하였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4.3 입지 설계
        제주도는 지구를 지정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되고 이 모든 과정에 제주에너지공사가 관여한다.[75] 실무협의회는 향후 사업을 어떻게 주민들과 상생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하는 집단이다. 마을대표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참석하여 진행한다.

        부안은 2010년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 발표 이후, 서남권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에 투자하는 한국전력 및 발전 6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와 2012년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SPC) 한국해상풍력을 설립하였다. 이후 설계, 인허가, 건설, 운영 등의 실증단지 설치 과정을 거치면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노하우를 쌓았다. 하지만 이 과정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전라북도 지역 환경단체 국장은 지역 어민들이 사업자가 실증단지 추진 과정 중 간소화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발전 프로젝트 규모 축소한 것을 강하게 규탄하였다고 회고했다. 이러한 이슈는 주민들의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우려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2019년 지방정부는 발전사업자 중심의 프로젝트 구조를 개선하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서남권 해상풍력발전 사업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민관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과 고창군･부안군 주민 대표가 참여하였고 개발 방식, 해상풍력발전과 수산업 공존방안, 주민 참여 및 수익 모델 개발 등을 논의해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74] 민관협의회는 사업 추진이 결정된 이후에도 주민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할 실무협의회로써 더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개편･유지되고 있다. 부안은 집적화단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바로 집적화단지 적용을 신청하였으며 안동 임하댐 태양광 프로젝트와 함께 첫 산업으로 지정되었다.[76]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민간 주도로 개별 사업자가 부지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구조는 주민들의 많은 반발을 불렀고 갈등은 심화하였다. 일부 업체가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민단체와 상생 협의를 시도하였지만, 어민단체간 민민갈등을 초래하기까지 하였다. 집적화단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울산 역시 민관협의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집적화단지 지정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4.4 심사 및 건설
        제주도는 계획입지제도나 집적화단지제도에 비해 환경영향평가(EIA)가 늦게 이뤄진다. 계획입지제도 또는 집적화단지제도는 부지발굴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사업자 공모가 완료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선행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실시단계에서 진행하는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반면 사업자 공모 이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평가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진행을 위한 법인 설립과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된 다음 진행된다. 사업준비단계와 지구지정단계는 마을 동의와 민원 고려를 중심으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제주도가 제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뒤로 미룰 수 있는 이유는 마을들의 공모 참여 때문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제주에너지공사는 부지 발굴을 모두 공모로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 찬성한 마을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평가가 뒤로 미루어져도 사업시행에 있어 타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ig. 2. 
				
          

          
            Jeju Offshore Wind Power Project (modified from Jeju Energy Corporation)[68]
          
          

          

        

        부안의 서남권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실증단지 과정에서 이미 발전사업 허가(2013), 실제 건설(2017~2019) 및 운영(2019~) 과정을 거쳤다. 실증단지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경영향평가 역시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시 진행되었다(2021). 이후 시범 프로젝트를 위한 발전사업 허가, 기타 인허가, 공사 허가, 건설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Fig. 3. 
				
          

          
            Buan Offshore Wind Power Project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일부 발전사들의 몇 가지 프로젝트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기타 인허가, 실제 건설 및 운영 등 절차가 남아있다. 이는 제주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다르지 않다.

        
          
          

          Fig. 4. 
				
          

          
            Ulsan Offshore Wind Power Project
          
          

          

        

        이상의 과정을 도해하면 Fig. 2, 3, 4와 같다.

      

    

    

  
    
      5. 결 론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단위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풍력발전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공통 의견이다.[18,19,25,26,38] 개발 지원체계는 사업 승인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주민 의견을 사업에 잘 반영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 의견을 사업에 잘 반영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풍력발전단지의 입지 선정과정을 살펴보며 분석의 초점을 각 단계에 주체로 등장하는 이익집단에 맞추었다. 그 결과 울산과 제주･부안 사이 큰 차이점 두 가지를 확인하였다. 첫째, 제주와 부안은 부지 선정 이후 사업자를 선정하지만, 울산은 부지 지정 이전에 사업자를 먼저 선정하고, 사업자가 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부지가 먼저 지정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자가 부지로 고려 중인 지역 주민과 직접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제주도는 도내 사업을 제주에너지공사가 총괄하고 입지를 지역 주민으로부터 자발적 공모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주민과 사업자 사이 큰 대립이 발생하지 않는다. 울산은 지방정부 관할 앞바다에서 시행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정부가 부지설정 단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사업자가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야 했다. 발전 사업 소식이 지역에 알려지면 여러 주민단체가 만들어지고 각 주민단체는 스스로를 주민 대표성을 가진 단체라고 주장한다. 만약 논의를 통해 대표성 협의가 되지 않으면 주민 대표성 문제가 발생한다. 울산에서는 명확하게 대표성을 띠지 않은 단체에 울산시가 풍력발전단지 관련 보상금을 지급하자 보상금을 요구하는 어민단체가 여럿 생겨난 사례가 존재한다.

      둘째, 부안과 제주는 주민수용성단계가 각각 ‘사업 추진 여부 결정’, ‘후보지 공모 및 결정’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지구 지정 또는 사업자 선정 이전에 주민수용성 단계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하지만 울산은 사업자와 지구가 모두 선정된 상태에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조직하고 있다. 부안과 제주도 사례를 보았을 때 주민수용성 단계의 시점은 중요하다. 부안은 실질적인 협의체는 없었지만, 지방정부 또는 사업자 차원에서 주민과 지속적인 접촉이 있었다. 실증단지 가동 이후에는 민관협의체를 조직하여 형식적으로 향후 사업 운영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였고, 이후 민관협의체는 시범단지에서 사업자와 어민 사이 실무적 협약을 담당한다. 제주도는 지구 지정 및 사업자 선정 이전 공모단계에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며 주민 반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그러나 울산은 사업자와 부지가 모두 결정된 상태에서 민관협의체를 조직하고 있다. 울산시는 민관협의체가 조직되기 전까지 주민과 접촉이 없었으며 사업자가 관련 업무를 모두 도맡았다. 더구나 사업자는 부안의 한국해상풍력 또는 제주도의 제주에너지공사와 같은 공기업 형태가 아니라 민간기업들의 컨소시엄이다. 사업 성격이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일 경우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가진다.[32]

      해상풍력은 다른 에너지에 비해 생소한 에너지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장은 기존 인프라에 기대어 성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관련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나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77] 독일, 영국, 일본, 네덜란드는 각각 공공분야가 입지를 발굴하고 지구를 지정한 뒤 사업자가 유입된다. 그리고 이 입지 발굴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한국 사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제주도가 있다. 제주도는 공기업이 공공분야를 대체한다. 입지 발굴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신청하고 실무협의회를 조직하는 형태로 주민들이 사업에 개입한다.

      그러나 부안과 울산은 제주도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부안은 공공분야가 입지를 발굴하는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주민들의 개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공기업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반발이 있었다. 반발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참여하여 사업 추진 여부와 이익 공유 방법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울산은 입지 발굴 과정부터 민간 사업자가 도맡았고 주민 참여는 주민단체의 난립으로 인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은 각기 다른 제도적 환경을 경험했다. 신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절차 공공개입 여부는 지역마다 다르고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계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통일되지 않은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고유한 맥락과 맞물려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자 대립을 형성했다. 대립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입지 발굴 절차와 주민수용성 확보 단계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일괄 재편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맥락을 고려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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